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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빈집에 대한 정책 수요 증가

n 빈집은 거주하지 않고 비어있는 집을 의미하나, 정책적 관리 대상으로서 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집1)을 의미  

n 빈집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12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비어있는 빈집의 수 역시 꾸준히 증

가하고 있음

∙ 통계청 주택 총조사2) 집계 결과 2020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약 151만 호 수준으로 2010

년 약 80만 호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함

(단위: 호)

구분 1960 1995 2000 2005 2010 2015

빈집 수 86,553 356,466 513,059 727,814 793,848 1,068,919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빈집 수 1,120,207 1,264,707 1,419,617 1,517,815 1,511,306
주: 1960년의 경우 ‘빈집’ 대신 ‘공가’로 조사됨.      
출처: 국가통계포털, 주택총조사, 각 연도 자료를 활용.

 표 1  연도별 빈집 수

출처: 국가통계포털의 주택총조사, 각 연도 자료를 활용.

 그림 1  연도별 빈집 수 증가 추이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

2) 다만, 통계청 주택총조사는 조사 시점에 비어있는 집을 빈집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이사나 수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빈집까지 포함하며, 빈집 관련 법률상 빈집의 정의와는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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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비어있어 사실상 주택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집의 

수 역시 2005년 약 19만 호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기준 약 39만 호 수준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함3)

(단위: 호, %)

구분 2005 2010 2015 2020

빈집 수 190,929 263,228 304,381 387,326

연평균 증가율 - 8.36% 3.70% 6.21%

출처: 국가통계포털의 주택총조사, 각 연도 자료를 활용.

 표 2  장기간(12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 수 추이

출처: 국가통계포털의 주택총조사, 각 연도 자료를 활용.

 그림 2  장기간(12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 수와 연평균 증가율

∙ 통계청 주택총조사상 폐가로 분류된 주택은 2020년 기준 총 8만 8,481호로 2015년 7만 

9,425호에서 연평균 2.74% 증가함

n 장기간 방치되고 관리되지 않는 빈집은 인근 주민의 위생과 안전상 위해를 끼칠 수 있으며, 

빈집이 유발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정책적 개입과 관리가 요구됨

∙ 빈집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구조물 노후화와 붕괴위험, 쓰레기 

적치 및 야생동물과 벌레 서식으로 인한 위생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음

3) 국가통계포털의 주택총조사, 각 연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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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빈집 관련 최근 3년간 신문보도 결과를 바탕으로 워드클라우드를 분석한 결과, 안전

사고, 주거환경 악화, 붕괴위험, 도시미관 침해 등의 단어들이 도출됨

출처: 국가통계포털의 주택총조사, 각 연도 자료를 활용.

 그림 3  빈집 관련 워드클라우드

∙ 빈집의 부정적 외부효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은 피해를 보지만 빈집 소유자는 빈집을 방

치하는 데 있어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빈집을 관리할 유인을 갖지 못함

∙ 빈집의 방치는 빈집 소유자 개인의 이익과 공익이 서로 괴리되는 시장 실패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정책적 개입이 요구됨

n 이처럼 빈집 관리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현재 빈집 관리 정책이 충분한 대응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전술한 바와 같이 빈집이 유발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개

입이 요구되며, 향후 인구 감소로 인한 유휴 주택이 증가할 경우, 빈집에 대한 정책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현재 빈집 관리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빈집이라는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정책역량을 확보하고 있는지, 만약 부족하다면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에 대한 선제적 검토가 요구됨

n 빈집 정책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 중 빈집 사무의 실제 수행 주체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책 여건

과 개선과제를 분석한 사례는 드문 편임

∙ 이다예(2021)는 해외 빈집 조세제도 사례를 분석하여 빈집세의 국내 적용방안을 제시

∙ 김민경 외(2021)는 빈집 밀집구역의 공간관리를 위한 빈집 정비계획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의 역할 구분방안을 제안했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의 빈집정비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해 69개 지자체의 빈집정비사업 예산 현황을 분석

∙ 조정희 외(2020)는 경기도의 평택시, 안양시, 고양시를 대상으로 빈집 발생 원인과 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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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분석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빈집 관리체계 전반의 개선방안을 제시

∙ 그 외에 이미 발생한 빈집의 활용 방안이나 우수 활용사례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있음

(이다예 2020; 한수경 외 2017; 박성남 외 2017)

∙ 반면, 관리 정책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역량을 분석하여 실제 정책 집행을 위한 기초

여건을 파악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는 적음

n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법령상 빈집 관리 업무 대부분의 사무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시·군·구 

단위에서 빈집 관리 정책의 역량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현재 빈집과 관련된 법령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과 

｢농어촌정비법｣임

∙ 두 법령에서 규정하는 빈집 관련 사무는 크게 빈집 실태조사 수행, 빈집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

사업 시행(철거·매입 포함) 등이며, 대부분의 사무 주체는 시장·군수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단위: 호)

구분 빈집법 「농어촌정비법」

빈집 실태조사 시장·군수·구청장(법 제5조) 시장·군수·구청장(법 제64조의 2)

정비계획 수립 시장·군수·구청장(법 제4조) 시장·군수·구청장(법 제64조)

정비사업 시행 시장·군수·구청장(법 제10조) 시장·군수·구청장(법 제64조)

빈집 정비 이행계획 
수립·시행

- 시장·군수·구청장(법 제64조)

관리필요성 높은 빈집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군수·구청장(법 제11조) 시장·군수·구청장(법 제65조의4)

빈집 철거 시장·군수·구청장(법 제11조) 시장·군수·구청장(법 제65조의5)

빈집 매입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토지주택공사 등(법 제11조의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등(법 제65조의 6)

자진철거자 지원 - 시장·군수·구청장(법 제66조)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시장·군수·구청장(법 제11조의 4) -
정비사업 시행계획 인가 시장·군수·구청장(법 제12조) -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시·도지사(법 제15조) 시장·군수·구청장(법 제64조의6)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 정부 및 지자체(제67조)

이행강제금 부과 시장·군수·구청장(법 제65조) 시장·군수·구청장(개정안 제133조)

과태료 - 시장·군수·구청장(개정안 제132조)

주: 「농어촌정비법」상 관리 필요성이 높은 빈집은 “특정빈집”으로 지정되어 있음.

출처: 법령정보센터의 빈집법 및 「농어촌정비법」.

 표 3  빈집 관련 주요 사무의 주체 관련 규정

∙ 따라서 이 연구는 실제 빈집 사무의 집행과 실행 주체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빈집 관련 

정책 수행 여건과 제반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 집행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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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빈집 관리 정책역량의 
의의와 측정방법 

1) 정책역량의 개념과 측정

n  역량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자 성과 향상이라는 목적과 연관된 개념으로 이해되며, 

그중 정부의 역량에 대한 논의는 행정학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음

∙ 사전적인 의미의 역량은 ‘어떠한 것을 실행, 경험, 혹은 이해하기 위한 힘이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음(최낙혁 2021, 292)

∙ 초기 심리학에서 개인의 내적 특성을 중심으로 역량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행정학에서 조직 자체의 역량, 정부 자체의 역량 개념까지 논의가 확대됨(강정석 외 

2016, 20; 이승종･윤두섭 2005)

n 정부의 정책역량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조직 수준의 능력과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으

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정의는 연구자별로 상이함

∙ 김다경･엄태호(2014, 299)는 정부 역량을 관리 역량으로 구체화하여 “조직이 자원을 적

절한 장소에 배치하고 적절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로 정의

∙ 미국 캠벨공공행정연구소의 정부성과프로젝트는 정부 역량을 재정관리,인적자원관리, 자산

관리, 정보기술관리 등의 네 개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Donahue et al. 2000, 385)

n 지방정부의 역량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조직 차원

에서의 능력과 의지(노력)로 통칭되기도 하며(김병국 외 1999), 다양한 자원과 시스템을 포괄

∙ 한상우·최길수(2006)는 지방정부 관점에서의 역량을 “지방정부의 공직자들이 주

어진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과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한 자원과 

시스템”으로 정의(한상우·최길수 2006, 189)

∙ 김병국･권오철(1999, 8)은 지방자치단체 내부역량을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운용 구성요

소로 인정되는 조직(인력관리 포함) 부문, 재정 부문, 정보화 부문 각각의 역량 측면, 즉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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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재정역량, 정보화역량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정의

∙ 이승종･윤두섭(2005, 12)은 지방정부역량을 지방정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방

정부조직 및 공직자의 물적·인적 역량으로 정의

n 정부의 정책역량에 대한 일원화된 개념 정의가 없기 때문에 각 연구의 목적과 사례에 맞는 개념

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

∙ Honadle(1981)에 따르면 정부의 역량에 대해 하나의 개념을 합의해내거나 한 가지 관점

에서 개념을 좁게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최낙혁(2021, 297)은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는 역량에 대한 기본 개념은 공유하되, 각 연구

에서의 구체적 사례에 맞는 역량의 개념을 도출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 

∙ 강정석 외(2016)는 정부역량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수를 

활용하여 보다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다고 설명 

∙ 정부의 정책역량과 성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근거 중 하나인 자원기반 관점은 역량과 관련

된 자원을 조직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자산역량, 업무 과정 지식 등으로 구체화

n 정부 정책역량과 관련한 연구들은 역량 측정 요소로 인력의 양이나 질, 재정 여건, 정보 수준, 

시스템(제도 등을 의미)을 제시

∙ Carley et al.(2015)은 미국 각 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각 주 정부가 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 규정을 실시한 기간(연수), 정부성과 프로젝트(Government Performance 

Project)의 재정관리 점수를 활용 

∙ Terman and Feiock(2014)은 재정관리 담당 공무원의 수, 행정의 형태, 전담인력의 존

재 여부, 인력 부족과 정보 부족이 업무에 미친 부정적 영향 정도로 정부 역량을 측정

∙ 이재성(2007)은 충남을 대상으로 한 지방정부 역량평가에서 지방정부의 역량평가 변수

로서 인적역량(업무 능력, 의지/태도)과 물적 역량(재정 능력, 절차적 능력, 정보화 능력)을 활용

∙ 최영출(2003)은 정부역량의 요소를 이용 가능한 사람의 수, 국가정책 및 법적 규정사항 

등의 지식, 의사소통 및 자원관리와 성과관리 등의 기술, 공무원들의 행태로 구체화

∙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부의 정책역량을 시스템, 제도(재원 포함), 개인 차원으로 구분하며, 

시스템은 법률구조, 제도는 자원과 의사결정 구조, 개인은 지식과 직장윤리 등의 지표로 

구성(Republic of Indonesia. 2001; 한상우･최길수 2006, 187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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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집 관리 정책역량의 정의와 측정 방식

n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분류를 활용하여 제도, 조직 및 인력, 재정 수준으로 정책역량 평가 차원

을 구성하여 지방정부가 빈집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능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개인에 해당하는 개별 공무원에 대한 논의는 분석 자체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석결

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쟁이 수반될 수 있어(금창호 외 2020) 제외하며, 계량화가 어려운 

조직 문화나 행태 등의 차원도 포함하지 않음

n 구체적으로, 계량 가능하고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를 이용하여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을 측정

∙ OECD(2001, 8)는 정책역량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좋은 지표는 정책 관련성, 분석 건

전성, 측정성을 만족해야 한다고 설명

∙ 따라서 지방정부의 빈집 정책과 관련성이 높고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

∙ 이에 따라 제도는 관련 조례와 실태조사, 계획 등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여부, 조직 및 인력은 

업무 담당 조직과 전담 인력 수준, 재정은 빈집 관련 사업에 투입한 예산 수준으로 지표화

n 정책역량 관련 지표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시·군·구 빈집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지방정부의 빈집 관련 법·제도적 기반, 인력 및 조직 현황, 사업 예산 등 정보를 수집 

∙ 다만, 강제성이 없는 설문 방식으로 조사가 수행되어 전체 228개 시·군 및 자치구 중 28개 

시·군·구에서는 조사 결과가 회수되지 않아 해석에 유의할 필요4)

4) 제주도 내 행정시인 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하며, 그중 무응답 지역은 아래 표와 같음

   

시·도 시·군·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경상남도 합천군

전라북도 김제시, 완주구, 임실군, 고창군

전라남도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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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시군구의 빈집 관리 역량 
관련 세부 현황

1) 법·제도적 기반

(1) 관련 조례

n 많은 기초 지자체(시·군·구)들이 빈집 관련 조례를 수립하여 빈집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전체 지역의 1/4 정도에서 조례 등 정책의 법적 근거

가 없음 

∙ 전체 228개 조사대상 지역의 약 24%인 54개 지역이 빈집 관련 조례를 보유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며, 무응답을 제외할 경우, 이는 전체 지역의 27% 수준에 해당

출처: 국가통계포털의 주택총조사, 각 연도 자료를 활용.

 그림 4  빈집 관련 조례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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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군·구 수
빈도(%)

무응답 포함 무응답 제외
조례 없음 54 23.7 27.0

1개 126 55.3 63.0
2개 19 8.3 9.5
3개 1 0.4 0.5

무응답 28 12.3 -
전체 228 100 -

출처: 이 연구에서 수행한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표 4  빈집 관련 조례제정 현황

∙ 광역시나 특별시 내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별도의 조례 없이 시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수행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조례 미지정 사례에 포함한다면  조례가 제정

되지 않은 지역은 전체의 약 30%까지 증가(무응답 제외 시 34%)

구분 시·군·구 수
빈도(%)

무응답 포함 무응답 제외

조례 없음 68 29.8 34.0
1개 123 54.0 61.5
2개 8 3.5 4.0
3개 1 0.4 0.5

무응답 28 12.3 -
전체 228 100 -

출처: 이 연구에서 수행한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표 5  빈집 관련 조례 제정 현황(시도 조례 미포함)

∙ 경기도 평택시와 세종시처럼 도시지역 빈집과 농어촌 빈집을 별도의 조례로 구분한 지역

도 있어, 행정 구역의 구분과 정책의 집행 단위가 불일치 하는 모습을 보임

(2)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현황

n 전체 지역의 약 80%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거나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실태조사 

의무화를 통한 빈집의 기초현황 파악 노력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체의 약 80%에 해당하는 180개 지역에서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거나 올해 

실시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응답을 제외할 경우 이는 전체의 약 90% 수준

∙ 이 중 2022년에 빈집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예정이라는 응답이 전체 지역

의 약 23%(무응답 제외시 약 27%)로 나타나 2021년 법령개정을 통해 빈집실태조사를 의무

화한 영향에 따라 새롭게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지역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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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전체의 약 10% 수준에 해당하는 19개 지역은 현재 빈집 실태조사를 수행하

지 않았으며, 연내 수행계획도 없다고 밝혀 법령상 의무 규정인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구분 시·군·구 수
빈도(%)

무응답 포함 무응답 제외

완료 127 55.7 63.5
올해 실시 예정 또는 진행 중 53 23.3 26.5

실시하지 않았으며, 올해 수행 계획 없음 19 8.3 9.5
무응답 29 12.7 -
전체 228 100 -

출처: 이 연구에서 수행한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표 6  빈집실태조사 실시 여부

출처: 저자 작성.

 그림 5  빈집 관련 실태조사 현황

n 전체 지역의 약 67%에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올해 중으로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지만, 전체의 약 20%에 해당하는 지역은 여전히 정비계획 수립 예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의 약 67%에 해당하는 152개 지역에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거나 올

해 수립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응답을 제외할 경우 이는 전체의 약 76% 수준

∙ 2022년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는 응답은 전체 지역의 약 31%(무응답 

제외 시 약 36%)로 나타나 지자체의 빈집 정비계획 수립 여부 역시 2021년 법령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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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계획수립을 의무화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전체의 약 20% 수준에 해당하는 44개 지역의 경우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

으며 연내 수립계획도 없다고 밝혀, 실태조사에 비해 정비계획 의무화의 실효성이 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구분 시·군·구 수
빈도(%)

무응답 포함 무응답 제외

완료 81 35.5 40.5
올해 수립 예정 또는 진행 중 71 31.1 35.5

수립하지 않았으며, 올해 수립 계획 없음 44 19.3 22.0
무응답 32 14.0 -
전체 228 100 -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표 7  빈집정비계획 수립 여부

출처: 저자 작성.

 그림 6  빈집 정비계획 수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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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인력 현황

n 빈집 업무는 건축, 주택, 도시재생, 농업·농촌, 재개발, 민원허가 등을 다루는 다양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빈집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갖춘 경우는 거의 없음 

∙ 시·군·구 내 빈집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팀이 없는 경우가 조사대상 지자체의 대부분5)

이었음

∙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부터 민원 등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까지 지역별로 

빈집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특성이 상이함

∙ 동일한 업무를 다양한 성격을 갖는 조직에서 다루고 있으며, 팀 수준의 별도 전담 조직조

차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아직까지 많은 지역에서 빈집 관련 업무가 독자적인 사무영

역으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5) 조사에 응답한 지자체 중 별도의 빈집 정비팀을 운영 중인 지역은 인천시 미추홀구, 경북 포항시로 나타남.

구분 내용

서울
건축과(11), 공동주택과(1), 도시재생과(7), 도시재정비과(1), 재정비사업과(1), 주거개선과(1), 
주거사업과(1), 주거재생과(2), 주택과(6), 지속가능도시과(1)

부산 건축과(11), 도시재생과(3), 재생건축과(1), 창조도시과(1), 친환경농업과(1), 해양수산과(1)

대구 건축과(4), 건축주택과(4)

울산 건축과(1), 건축주택과(1), 건축허가과(1), 도시디자인과(1), 시설지원과(1)

광주 건축과(2), 사고수습지원과(1), 주택과(1)

대전 도시계획과(2), 도시재생과(1), 도시활성화과(1), 혁신도시재생과(1)

인천 건축과(6), 건축허가과(1), 도서주거개선과(1), 도시개발과(1), 도시재생과(2), 도시정비과(2)

세종 주택과(1)

제주 건축과(2) 

경기
건축과(4,) 균형개발과(1), 농업정책과(1), 도시개발과(1), 도시관리과(1), 도시재생과(13), 도시정비1팀(1), 
도시정비과(6), 재개발과(1), 재정비관리과(1), 주택과(3), 주택정책과(1), 허가건축과(1)

강원
건축과(4), 건축지적과(1), 농촌사회과(1), 도시개발과(1), 도시과(1), 도시교통과(1), 민원봉사실(1), 
민원지적건축과(1), 민원허가실(1), 유통산업과(1), 종합민원실(1), 주거환경개선추진단(1), 토지주택과
(1), 허가과(1), 허가민원과(1), 허가민원실(1)

경북
건축과(6), 건축디자인과(3), 건축허가과(1), 공동주택과(2), 농촌활력과(1), 도시교통과(1), 도시디자인과(1), 
민원과(2), 민원봉사과(1), 열린민원과(1), 종합민원과(2), 주택과(2), 지역개발과(1), 허가과(1)

경남 건축개발과(1), 건축과(9), 도시건축과(5), 도시재생과(1), 민원봉사과(1), 주택정책과(1), 지역발전과(1)

전북 건축과(1), 농촌개발과 (1), 민원과 (2), 민원봉사과 (2), 주거복지과 (1), 주택과 (2), 주택행정과 (1)

전남
건축과(2), 건축행정과(1), 건축허가과(1), 도시재생과(1), 허가민원과(1)
 ※ 전남은 시지역에서만 설문에 응답

충북
건축과(3), 건축디자인과(1), 균형개발과(1), 농촌신활력과(1), 도시교통과(1), 도시재생과(1), 민원과(2), 
지역개발과(1)

충남
건설도시과(1), 건축과(2), 건축디자인과(1), 건축허가과(1), 농업지원과(1), 도시건축과(2), 도시선축과(1), 
도시재생과(5), 도시정책과(1), 신속민원처리과(1), 주택과(1), 허가건축과(2)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시도 내 시군구 중 해당 과에서 빈집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의 수.
출처: 이 연구에서 수행한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표 8  시·도 내 시·군·구의 빈집 업무 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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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지역의 특성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빈집 업무가 별개의 과에서 다루어지기도 하는 등 단일 

시·군·구 내에서도 농촌과 도시의 빈집 관리체계가 이원화되는 경향이 나타남

∙ 이는 중앙정부의 이원화된 빈집 관리체계(농촌: 「농어촌정비법」, 농촌 외: 빈집법)가 지역의 빈

집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배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동일 시·군·구 내에서 농촌과 도시의 빈집을 별도의 과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존재(경기도 

평택시, 세종시 등)하며, 두세 개의 서로 다른 과나 팀에서 함께 빈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

n 빈집 관련 업무의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역시 거의 없으며, 시·군·구 빈집 관리 담당

자는 빈집 관련 업무 외에도 평균적으로 2.4개의 다른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종시를 제외할 경우, 일반도(道) 지역의 빈집 업무 담당 공무원이 빈집 업무 외에 추가로 

담당하는 업무 수가 특·광역시 공무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빈집 담당 공무원들은 주택 인허가, 사업계획 승인, 주택 개조, 공공주택 관리, 시설물 안전 

점검, 농촌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출처: 이 연구에서 수행한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7  시·군·구 빈집 업무 담당자가 수행하고 있는 빈집 업무 외 담당 업무 수의 시·도별 평균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대전 인천 세종

2.4 1.8 2.3 1.9 1.2 2.5 1.5 2.3 6.0

제주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1.0 2.1 2.6 2.7 3.4 1.6 2.3 2.9 2.6
출처: 이 연구에서 수행한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표 9  시·군·구 빈집 업무 담당자가 수행하고 있는 빈집 업무 외 담당 업무 수의 시도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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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사업 예산 현황 

n 2022년을 기준으로 시·군·구들이 빈집 관련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평균 약 2억 8천만 원 

규모이며, 이는 시·군·구 내 전체 빈집을 정비·활용하기에 매우 적은 수준

∙ 시·군·구별 2022년 빈집 관련 사업 예산을 집계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200개 시·군·구

들은 평균적으로 약 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 응답

(단위: 천 원, 호)

구분 총예산
시·군·구  

평균

4등급 빈집 수 전체 빈집 수
빈집 철거 비용 대비 
시·군·구 사업 예산

시·도 
전체

시·군·구 
평균

시·도 
전체

시·군·구 
평균

4등급  
기준

전체 
기준

서울  1,949,780 77,991 539 28.4 1,968 93.7 3.3% 11.0%

부산  5,474,246 364,950 261 18.6 4,357 311.2 4.7% 78.3%

대구 845,000 120,714 466 66.6 2,642 377.4 1.3% 7.3%

울산 459,480 91,896 250 50.0 1,770  354.0 1.0% 7.4%

광주  2,198,000 549,500 182 45.5 1,635  408.8 5.4% 48.3%

대전 300,000 60,000 273 54.6 3,868  773.6 0.3% 4.4%

인천 907,200 100,800 489 48.9 3,945  394.5 1.0% 8.2%

세종 165,000 165,000 116 116.0 116  116.0 5.7% 5.7%

제주 212,001 106,001 172 86.0 862  431.0 1.0% 4.9%

경기  3,202,150 114,363 485 20.2 1,982 79.3 5.8% 22.6%

강원  2,955,000 164,167 1264 158.0 2,980  372.5 1.8% 4.2%

경북  3,724,500 161,935 397 79.4 3,398  679.6 1.0% 8.2%

경남  1,853,240 109,014 1391 92.7 9,381  586.3 0.7% 4.7%

전북  5,154,100 515,410 4251 531.4 14,047 1,755.9 1.2% 3.9%

전남  1,340,000 268,000 1740 435.0 5,577 1,394.3 0.8% 2.5%

충북  1,556,500 129,708 205 102.5 846  282.0 1.8% 5.1%

충남 25,068,272 1,671,218 727 51.9  3,959  304.5 22.0% 128.7%

전국
평균

3,374,381 280,627 777 117 3,725  513 3.5% 20.9%

출처: 이 연구에서 수행한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표 10  지역의 빈집 관련 예산 현황(2022년 기준)

∙ 빈집 한 채를 철거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비용을 2,500만 원으로 설정6)하고, 지역에 존재

하는 빈집의 철거 비용과 시·군·구 내 빈집 사업 예산을 비교해보면, 한 해 예산은 시·군·구 

내 빈집 전체를 철거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의 3.5% 수준

6) 서울시 보도자료(2021)에 따르면 빈집 한 채를 철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2천만~4천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며, 이 중 

평균값이 3천만 원에 소유주 자부담을 일부 고려하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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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예산 수준은 노후도와 방치 수준이 심각하여 즉시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4등급 빈집을 철거하는 데 필요한 추정 비용의 20.9% 수준으로 주변에 위해를 일으켜 

시급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을 정비하기에도 열악한 수준임

∙ 일부 군지역에서 이번 조사에 응답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군지역에서 투입하는 예

산 규모가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의 빈집 정책과 관련한 실질적인 재정 여건은 

더욱 좋지 않을 수 있음

n   빈집 관련 사업은 국비 지원 수준이 낮고 일반도의 경우 광역단위의 지원도 적음

∙ 빈집 관련 시·군·구 예산 중 국비 지원 비율의 평균은 약 4%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

∙ 2021년 기준 지방정부 일반재정 세입 예산의 약 26%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이었다는 점(국회

예산정책처 2021)을 고려하면, 특히 빈집 관련 사업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매우 열악한 것

으로 보임

구분
시·군·구 
총예산

총시·도비 총국비

금액(천 원)
총예산 대비 

비중
금액(천 원)

총예산 대비 
비중

서울  1,949,780 598,615 30.7% 25,000 1.3%
부산  5,474,246 1,321,546 24.1% 157,500 2.9%
대구 845,000 415,000 49.1% 0 0.0%
울산 459,480 180,000 39.2% 0 0.0%
광주  2,198,000 1,539,000 70.0% 0 0.0%
대전 300,000 300,000 100.0% 0 0.0%
인천 907,200 390,000 43.0% 0 0.0%
세종 165,000 165,000 100.0% 0 0.0%
제주 212,001 212,000 100.0% 0 0.0%
경기  3,202,150 1,144,600 35.7% 0 0.0%
강원  2,955,000 150,000 5.1% 0 0.0%
경북  3,724,500 0 0.0% 537,500 14.4%
경남  1,853,240 162,870 8.8% 0 0.0%
전북  5,154,100 1,045,500 20.3% 84,000 1.6%
전남  1,340,000 0 0.0% 0 0.0%
충북  1,556,500 0 0.0% 0 0.0%
충남 25,068,272 2,295,475 9.2% 11,935,279 47.6%

전국 평균 3,374,381 583,506 37.4% 749,369 4.0%

출처: 이 연구에서 수행한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표 11  빈집 관련 사업 예산의 재원별 현황

∙ 특·광역시의 경우 시비를 통해 지역 내 자치구의 빈집 관련 사업 예산을 지원하기도 하지

만, 일반도의 경우 광역단위의 지원 역시 활발하지 않은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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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국비 지원을 통한 사업예산 확충은 도시재생공모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생기금

사업 등 개별 사업에 지자체가 공모하여 선정되는 방식이며, 일원화된 사업이나 재정 지원체계

가 미비

∙ 지자체 빈집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공모를 통해 사업이 선정되는 방식으로,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과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사업이 다름

∙ 일관된 재정 지원방식이 부재하고 다양한 사업이 혼재되어 있어, 일선에서 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데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빈집 정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국비 지원사업이 없고, 빈집 정비는 사업 내용 중 

일부를 차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를 목적으로 해당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데 한계가 있음

n 사업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빈집의 정비계획과 상관없이 사업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들도 존재한다는 점이며, 이는 계획에 기반한 효과적인 빈집 

관리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

∙ 전체 응답대상의 약 절반인 99개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실제 

사업을 통해 빈집 정비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출처: 이 연구에서 수행한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8  빈집 정비계획은 없으나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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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분석결과 종합 및 시사점

1) 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역량 관점에서 나타난 한계

n 이상에서 법·제도, 조직 및 인력, 재정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빈집 관리 정책 역량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과 한계점이 드러남

n 일부 지자체의 경우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행정적 절차와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

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구가 여전히 다수 존재하였고, 빈집 실태에 대한 현황 조

사와 그에 기반한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

∙ 빈집 관리는 공익적 관리 필요성에 의해 재산권인 사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정책영역이며, 구체적인 정책 집행 역시 확실한 법·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함

∙ 또한, 효과적으로 빈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빈집 관리의 목표와 방향,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실제 사업에 임할 필요가 있음

∙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실행할 경우, 행정의 절차적 타당성과 정책 효과성

을 동시에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집행 기관인 지자체 내에서 법·제도적 기반 확충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

n 대부분의 지자체가 빈집 관련 조직 및 인력 차원에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전체 지역에서 빈집 관련 전담조직과 전담 공무원이 부재하였음

∙ 조사에 응답한 지역들은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민원이나 

사고관리 등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빈집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존재

∙ 또한, 중앙정부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인해 지역의 빈집 업무 역시 농촌 관련과와 도시재

생 및 건축 등의 과로 나뉘어 수행되고 있었으며, 동일 시·군·구 내에서도 농촌과 도시의 

빈집 관리를 각각 별개의 조직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존재

∙ 전담 공무원을 보유한 지역 역시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빈집 업무 담당자는 빈집 

이외 여타 업무를 다수 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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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 관련 업무는 ‘현황조사 → 향후 관리 계획수립 → 실행’이라는 제반 과정 속에서 다양

한 이해관계자와 연계되며, 민원 등 갈등관리까지 수반하는 복합적 성격을 가짐

∙ 이러한 빈집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별도의 조직과 전담 인력 부재는 업무의 집중도 

향상을 제약하고 전문성 함양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임

n 실질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재정 수준 역시 매우 열악하여, 실효성 있는 빈집 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에 비해 매우 부족한 수준

∙ 대부분의 지역에서 빈집 관리를 위해 1년 동안 배정되는 예산은 당장 철거가 시급한 4등

급 빈집 관리에도 부족한 수준

∙ 빈집 관련 예산은 타 부문에 비해 국비 보조 비율이 매우 낮고, 국가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일부 사업 역시 부처별로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어 지역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

n 이처럼 법·제도, 조직 및 인력, 재정의 관점 전반에서 여건 개선을 통한 지자체의 빈집 관리 

역량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며, 지역의 빈집 관련 업무 담당자들 역시 대부분 유사한 인

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지역 빈집 업무의 법제도 확충이 필요하고, 예산과 인력

이 부족하며, 전담조직 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

출처: 이 연구에서 수행한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그림 9  빈집 관련 지역의 정책 여건에 대한 인식



25

국
토
연
구
원

분
석
결
과
 종
합
 및
 시
사
점

2) 빈집 관리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

n 지역 차원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도, 조직 및 인력, 재정 확충 노력이 요구됨 

∙ (법·제도) 관련 법률적 근거 및 계획체계를 확충하여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조직 및 인력) 팀 단위에서라도 빈집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하도록 

조직과 인력체계 정비가 요구되며, 담당자와 조직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관리체계를 만드는 것이 요구됨

∙ (재정 확충) 우선적으로 지자체 내 빈집의 객관적 현황 파악과 그를 바탕으로 한 정비계획 

수립, 4등급 빈집에 대한 철거 등 적극적 관리에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확보하고 점차적으

로 빈집 관련 예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

   - 장기적으로 광역 단위에서 지역 간 연합체를 구성하여 민간과 함께하는 기금 조성을 고려

할 수 있음

[참고] 일본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기금 운용사례

• 일본의 마치즈쿠리 펀드는 지역의 노후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기금을 만들고 

지역의 상황에 맞는 상품 개발, 사업 지원을 지역별 유한책임회사가 수행

• 지역 금융기관과 현지 기업 개인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유여한 사업 수행 가능

출처: 박소영. 2021.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기금지원체계 개선방안’, TPN. https://www.thepublicnews.co.kr/ 

news/articleView.html?idxno=21144 (2022년 6월 25일 검색).

n 지역 차원의 노력 이외에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역시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 차

원에서도 지역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

∙ 지역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이원화된 빈집 관리체계, 

계획-집행사업 간 연계 부족, 재정 및 인력에 대한 지원 대책 부족 등 빈집 관리 정책 자체

가 갖는 한계들이 존재하고 있음

구분
아니다 그렇다

응답자 수(명) 비중(%) 응답자 수(명) 비중(%)

법제도 확충 필요 51 22.4 177 77.6

예산 부족 62 27.2 166 72.8

인력 부족 38 16.7 190 83.3

전담조직 부족 42 18.4 186 81.6

출처: 이 연구에서 수행한 지자체 담당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표 12  빈집 관련 지역의 정책 여건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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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근본적으로 현행 빈집 관리 정책 수단이 소유자 동의 없이는 빈집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설계되어 실효성이 낮다는 한계도 존재하며 이는 법률 개정 없이는 해소될 수 

없는 문제임

∙ 따라서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이원화된 관리체계의 통합화, 계획-집행 간 체계 

정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 개발 및 재정과 인력 지원 방안 마련 등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실제로 지역의 빈집 업무 담당자들은 효과적인 지역 빈집 관리를 위해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기 힘든 한계를 해결하고 부처 간 정책 수단의 차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

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구체적 관리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전체 응답의 약 38%)

∙ 지역의 빈집 관리 정책역량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수단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전체의 약 41% 수준으로 나타남

∙ 따라서 시·군·구 자치사무 일변도로 규정된 현행 빈집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중앙 역

시 지방의 정책 집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n 빈집 업무의 집행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관리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법·제도와 조직 및 인력, 재정 차원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13>과 같음

구분 중앙 지방

법·제도

∙ 농촌-도시로 이원화된 관리체계 정비

∙ 정비계획 내용과 체계를 개선하여 

계획-실행 간 연계 강화

  (예시: 국가단위 전략계획- 지역단위 전략계획- 

지역단위 실행 계획)

∙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리 수단 

개발(철거대상 세분화, 소유자 의무부과, 

관리지침 마련 등)

∙ 지역 고유 빈집 관리 전략 마련

∙ 빈집 관리 근거와 절차 등을 조례에 포함

∙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관리 계획 수립 

조직·인력
∙ 업무가이드라인 구체화

∙ 담당자 교육 내용 개발

∙ 전담인력 및 조직 확보 노력

∙ 담당자 전문 교육 확대

재정

∙ 중앙의 지원 수단 발굴(빈집 정비 관련 별도 

사업 개발 등)

∙ 활용 가능한 사업의 재정 지원수단을 

종합한 가이드라인 제시

∙ 기존 국가 지원수단 활용 확대 방안 

모색(부동산교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 필수 정비 재원 우선 배정

∙ 지역 기금 마련 검토

출처: 저자 작성.

 표 13  지역의 빈집 관리 역량 확충을 위한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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